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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

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정치· 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

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안의 흐

름과 집권당에 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

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

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

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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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01년 이후 한국은 출산율이 1.3이하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은 저

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 ｢저출산·고

령사회 기본법｣제정,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2006년 8월 향후 5년간 

시행할 정책과제를 종합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보건복지부, 

2009a).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다. 이에 2011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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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가정 양립 강화, 결혼·출산·양육 부담의 완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2012a).

특히 제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저출산 분야 중 보육분야 예산이 

2010년 2조 1275억 원에서 2014년 5조 273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예산의 증

가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정책의 확대에 의해 발생했다. 2012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시행1)되면서 지원 대상은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었고, 2014년 보육료 지원과 양

육수당 예산은 각각 3조 3292억 원, 1조 2153억 원으로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09b; 2014).

보육정책으로 예산이 급증한 것에 비해,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결국 무상보육은 시행 첫 해 부터 4년차인 2015년까지 예산 부족으로 ‘복지 디폴트' 

논란이 발생했다. 정부는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을 실시하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한 실정이다. 무상보육정책의 또 다른 문제로 ‘보육대란' 문

제를 제시할 수 있다. 무상보육정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

원하는 서비스이다. 보육료를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시설 이용 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모

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현상이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의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

했고,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해야할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는 현상이 

초래하였다(김주경·현재은, 2014).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양육수당을 확대

하였지만 효과는 미비하였으며, 2015년 9월 정부는 추가적으로 2016년부터 전업주부의 보육

시설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2015a). 이러한 ‘복지 디폴트’와 ‘보육

대란’ 문제는 무상보육정책의 효과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상보육

정책을 분석하여,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여 정책적 제언을 찾고자 한다. 

무상보육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과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서구권 국가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배

경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 경제, 사회, 문

화적 맥락이 유사하며, 홍금자 외(2015)에서 지적하듯이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문제와 이를 

둘러싼 육아환경이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2010년에 한국의 경우 2012년에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부터 시작된 국제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정책

이 시행되었다. 국내적으로도 이명박 정부와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는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저출산 문제와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동아시아권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2)를 경험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합계출산율은 1.4명

1) 2010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0∼4세의 경우 소득하위 50%까지 전액, 소득하위 60%까지 보육료의 

60%,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의 30%를 지원했고, 5세에 대해서는 소득하위 70%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였다. 당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은 1조 6322억 원에 달했다.

2) CIA의 World Fagctbook에 따르면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출산율은 2015년 기준 싱가포르(0.81명), 대만

(1.12명), 홍콩(1.18)명 등으로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CIA, “The World Factbook”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127rank.html) 검색일자: 2015년 11

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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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10월 29일 기존의 인구제한정책을 전면폐지 하였다(중앙일

보,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동아시아권 국가들 중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보육지원의 중요

성을 상대적으로 빨리 인식한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분석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육정책에 주요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비교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보육정책에 관한 비

교 연구는 주로 양국의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최영신, 

1996; 마경희·이재경, 2007; 강현구·이순형, 2014). 개별 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보육서비스의 전달체계, 맞춤형 보육제도, 보육시설에 대해 분

석을 진행한 후 한국에의 적용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있다(황성하·남미경, 2012; 김영명, 

2006). 양국의 보육관련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비교 연

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들이 진행했던 보육서비

스 측면이 아닌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무상보육정책이 지닌 문제

점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의 

도입 및 변동과정을 비교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Kingdon의 다

중흐름모형은 문제들이 어떻게 이슈화되고, 어떻게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며, 어떻

게 의제가 선정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정정길 외, 2013). 무상보육정책결정 과정은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의 흐름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

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

한 무상보육정책 분석을 위해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비교분석

을 시도한다.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한국과 일본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상의 보

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고 한국의 무상보육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

로 정책결정과정상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문제점을 규명할 수 있으며, 한국의 무상보육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시아권 국가의 보육정책 확대에 관한 이론적 논의

국가의 보육정책 확대는 보육 문제를 시장 메커니즘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여 해

결해야 한다는 국가개입의 당위성 측면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이에 보육정책을 Esping-Anderson

의 복지국가 유형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sping-Anderson은 서구국가의 복지유형을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

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유형은 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로 하고, 시장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공급한다. 이 유형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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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국가와 사회는 보육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유형으로 볼 수 있

다. 두 번째는 보수주의 복지국가(conservative welfare state)유형으로 국가의 개입이 크고 시장

의 역할이 제한되지만, 국가의 지원이 사회보험형태로 제공이 되므로 가장의 소득이 중요하

다. 여기서 보육의 책임은 가족에게 있고, 국가는 보육을 간접적으로 지원 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유형은 국가의 

개입이 크고 시장의 역할을 제한하며, 보편적인 공적서비스 프로그램이 발달했다. 이 유형에

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며, 보육을 사회유지를 위한 노동력의 재생산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은 동아시아권 국가의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조영훈, 2001). 이에 동아시아 맥락에서 복지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Jones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 발전국가론, Holiday의 생산주의 복지체제론 등이 있

다. 구체적으로 Jones(1993)의 유교주의 복지국가론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인보다 집

단을 강조하는 유교적 공동체 전통에 따라 사회정책의 기능을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책임지

는 특징을 지적하며, 공식적인 복지제도가 약하고 가족과 공동체에 의해 복지기능이 수행된

다고 하였다(Jones, 1993). 발전국가론에서는 복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낮은 수준이며, 지역

사회, 기업, 가족이 복지 서비스 공급에서 주요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가 또는 관료들이 국부

를 형평성 있게 분배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 소득 분배는 평등주의적으로 이루어진다

(White & Goodman, 1998). Holiday의 생산주의 복지체제론은 동아시아권 국가들의 복지정책

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어,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소한의 복지만 제공되고 성장친화

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정책은 선별주의적으로 진행되고, 성장친화적이며 

인적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 위주로 구성된다(Holiday, 2005). 이러한 이론들에서 나타

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기조로 인해 복지정책에 대

한 지원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또한 도입된 정책들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별적 복

지였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지역사회, 가족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보육지원은 지역사회 혹은 가족에 의해서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복지체제의 이론적 논의와는 달리 2000년대 중반 이 후 동아시아 국가들

은 복지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다(김연명, 2011). 김성원(2011)이 일본의 실업·빈

곤 대책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실업·빈곤 대책은 실업보험과 공공부조로 2중 체계로 구성되

었었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구직자지원제도, 자녀수당 등이 도입되면서 국가의 복지 지

원이 강화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을 분석한 김원섭·남윤철(2011)의 연구

에서는 보수정권으로 이해 한국의 복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김대중, 노

무현 정권의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彭华民(2010)의 연구에서는 중국은 경제위

기 이후 성장보다 분배를 강화하고 있으며, 분배의 주요수단으로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김연명, 2011 재인용).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존의 동아시아 복지체제 이론들과

는 달리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GDP 대비 복지지출의 증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2002년 5.1%에서 2011년 9.0%로 약 1.8배 증가하였고, 일본의 경우 17.5%에서 23.1%로 5.6%p 

증가하였다(OECD, 2014). 이러한 복지 지출의 확대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급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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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인구구조,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주요 요

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발전시켜야할 필요성이 높아졌

고, 실제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김연명, 2011). 이러한 배경에서 저출산 문제의 대응책

으로써 보육정책도 확대되고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2.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제도적 논의

1) 한국의 무상보육정책

한국의 무상보육정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영유아 보육료 정책은 2015년 기준

으로 만 0∼5세 보육료,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으로 구분된다. 보육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된 보육료에 대해 부모가 아이행복카

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15b).

지원대상과 지원 비율은 매년 확대되었으며, 2011년부터 지원대상 아동에 대해 동일하게 

전액지원이 실시되었다. 구체적으로 2006년의 경우 지원율 100%를 기준으로 만0세 아동은 월 

350,000원, 만1세 아동 월 308,000원, 만2세 아동 월 254,000원, 만3세∼5세 아동 158,000원을 

지원하였다. 2015년 기준 지원 단가는 만0세 아동 406,000원, 만1세 아동 357,000원, 만2세 아

동 295,000원, 만3∼5세 아동 220,000원이다(<표 1> 참조).

<표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2006∼2015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06년 350,000원 308,000원 254,000원 158,000원 158,000원 158,000원

2007년 361,000원 317,000원 262,000원 180,000원 162,000원 162,000원

2008년 372,000원 327,000원 270,000원 185,000원 167,000원 172,000원

2009년 383,000원 337,000원 278,000원 191,000원 172,000원 172,000원

2010년 383,000원 337,000원 278,000원 191,000원 172,000원 172,000원

2011년 394,000원 347,000원 278,000원 197,000원 177,000원 177,000원

2012년 394,000원 347,000원 286,000원 197,000원 177,000원 200,000원

2013년 394,000원 347,000원 286,000원 220,000원 220,000원 220,000원

2014년 394,000원 347,000원 286,000원 220,000원 220,000원 220,000원

2015년 406,000원 357,000원 295,000원 220,000원 220,000원 220,000원

출처: 여성가족부(2006년∼2007년), 보건복지부(2009년∼2015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자료 재구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수혜 아동 수는 <표 2>와 같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 

아동 수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482,767명으로 2006년 568,139명

에 비해 약 161%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 수혜아동이 1,351,232명으로 2011년 991,310명에 

비해 36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0∼2세 아동에 대해 소득구간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이 

시행된 결과라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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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 수: 2006-2014년

구  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2006년 568,139 21,947 56,654 108,054 122,188 120,265 139,031

2007년 694,783 34,985 78,245 141,917 154,957 139,376 145,303

2008년 695,360 53,072 99,423 152,076 144,917 123,015 122,857

2009년 195,121 72,730 138,265 175,710 148,448 129,914 130,054

2010년 878,880 87,934 160,377 222,257 162,554 124,337 121,421

2011년 991,310 112,933 188,198 244,469 196,531 133,908 115,271

2012년 1,351,232 175,352 320,003 371,409 185,173 142,523 156,772

2013년 1,474,645 146,347 323,921 398,996 254,383 183,494 167,504

2014년 1,482767 136,768 339,448 407,407 263,520 175,742 159,882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통계

 

2)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일본의 무상보육 정책으로는 2010-2011년 2년 간 시행된 자녀 수당을 들 수 있다. 자녀 수

당 제도는 기존의 아동수당 제도를 개편한 제도를 의미한다.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양육가정

의 생활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1972년 시행 된 정

책으로,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内閣府, 2009). 2010년 자녀수당으로 

개편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아동들에 대해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재원 부족을 

문제로 자녀 수당은 2012년 폐지되었으나, 이후 다시 아동수당 제도로 회귀했다. 2013년 기준

으로 아동 수당과 아동 수당의 소득 제한 금액인 월 소득 960만 엔 이상 가정의 아동들에 대

한 특례 급부가 지급되고 있다.

<표 3> 아동수당(자녀수당) 지원 금액: 2006-2013년

0∼3세
3세∼초등학교 졸업 전

중학생
첫째, 둘째 셋째 이상

2006년 5,000엔 5,000엔 10,000엔

2007년 10,000엔 5,000엔 10,000엔

2008년 10,000엔 5,000엔 10,000엔

2009년 10,000엔 5,000엔 10,000엔

2010년 13,000엔 13,000엔 13,000엔 13,000엔

2011년 13,000엔 13,000엔 13,000엔 13,000엔

2012년 15,000엔 10,000엔 15,000엔 10,000엔

2013년 15,000엔 10,000엔 15,000엔 10,000엔

출처: 내각부, 각 연도 소자화백서

※ 2006년 0∼3세 아동에 대한 지원 금액 중 셋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10,000엔 지급

 

아동수당(자녀수당)의 지원 금액은 2006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전 아동 중 1, 2번째 아동

에 대해 5,000엔, 3번째 이상의 아동에 대해 10,000엔이었다. 2010년 자녀수당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초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서 중학생 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고, 지급 금액 역시 전 

연령대에서 13,000엔으로 상승하였다. 2012년 자녀수당이 폐지되면서,  만0∼3세 아동과 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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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등학교 졸업 전의 아동 중 3번째 자녀 이상일 경우 15,000엔, 만3세∼초등학교 졸업 전 

아동 중 1, 2번째 자녀와 중학생에 대해 10,000엔을 지급하였다(<표 3> 참조).

아동 수당의 수혜 아동 수는 소득 제한과 수혜 범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 제한의 폐지와 수혜 대상의 확대가 있었던 2010년은 전년 대비 약 4

백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또한 소득 제한이 재도입 된 2012년의 경우 전년에 비

해 약 1백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수당(자녀수당) 수혜 아동 수: 2006-2013년

계 0∼3세 3세∼초등학교 졸업 전 중학생

2006년 8,422,909 1,978,105 6,444,804

2007년 8,506,570 2,003,783 6,502,787

2008년 8,546,329 2,021,941 6,524,388

2009년 8,469,188 1,986,746 6,482,442

2010년 12,353,425 2,283,424 7,701,168 2,368,233

2011년 12,292,444 2,279,399 7,635,050 2,377,995

2012년 11,281,927 2,181,135 7,011,598 2,089,194

2013년 11,269,490 2,170,126 6,986,828 2,112,536

출처: 후생노동청, 각 연도 아동수당연보

3. 선행연구 검토

1) 한국과 일본의 보육제도 비교에 관한 선행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양국의 보육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한국과 일본의 보육정책 전반

에 대한 기술적 설명을 한 연구(최영신, 1996; 마경희·이재경, 2007; 강현구·이순형, 2014)와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에 일본 정책의 적용가능성을 탐구한 연구(김영

명, 2006; 이성한, 2010; 황성하·남미경, 2012; 홍금자 외, 2015)가 대부분이다. 최영신(1996)은 

대구광역시와 일본의 오사카시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니즈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의 보육 니즈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니즈 충족을 위해 일본의 

특별보육서비스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있다. 마경희·이재경(2007)은 한국

과 일본이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 저출산,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 여성 교육수준 향

상, 성평등 의식 증가 등의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남성부양자 모델이 한

계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남성부양자 모델에서 탈피해 젠더관계의 재설정을 통

해 복지국가의 재구조화가 필연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현구·이순형(2014)은 일본의 

보육 제도가 보육소와 유치원의 이원화 구조를 보이고, 주무부처 또한 복지부처와 교육부처

였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다는 점과 한일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유보일원화

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착안해서 양국의 보육제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양국 보육

제도의 공통점으로는 외형적 구조와 보육제도의 도입 취지가 나타났고, 차이점으로는 일본의 

경우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 확대로 인해 국가 재정 상태 악화를 경험한 이 후 공적 지출을 

축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공적 지출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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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

책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한국은 무상보육과 관련된 연구는 무상보육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김헌진, 2012; 정

효정, 2012; 김정래 2013; 전윤정, 2014)와 정책적 제언에 관한 논의(신하영, 2013; 황옥경, 

2013; 김주경·현재은, 2014)로 분류할 수 있다. 무상보육의 문제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김헌진(2012)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의 대상 및 급여 체계는 기회균등과 정부의 

중립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고, 사회적 형평성 달성을 위해 연령, 시설보육 유무와 관계없

이 동등한 보육조건과 급여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효정(2012)은 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의 차이로 인해, 보육대란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영유아 발달에 부정적인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래(2013)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노직, 롤스, 드워킨의 정

의이론을 통해 무상보육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무상보육 확대의 정당성을 찾을 수 없었다

고 하며, 차별을 야기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윤정(2014)은 무상보육정책이 보육의 공

공성을 근거로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보육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오

히려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로 인해 계층 간의 차이나 젠더 불평

등현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무상보육정책의 정책적 제언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신하영(2013)의 연구에서는 현재 무

상보육 시행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교육재정의 관점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무상보육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 재원의 확보와 배분, 지원방식, 공·사립 유치원·어린이집 간 지원 규

모의 형평성과 균형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과제와 해결방안으로 추가 재정 확보 계획 수

립, 정부의 구체적인 운영원칙과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지원 방식의 다각화, 재정지원의 투명

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황옥경(2013)의 연구에서는 

정부에 의해 발표된 보육정책과 보육통계, 무상보육과 관련된 일간지 기사 등의 자료를 분석

하여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 쟁점으로 예산 부족,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과잉 보육 

수요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육아휴직 제도의 안정적 실시, 

보육료 지원의 형평성 확보, 양육수당의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을 위해서는 영유아와 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

경·현재은(2014)은 정책결정과정의 비합리성에 주목하여, 다중흐름모형의 세 가지 흐름을 통

해 무상보육정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상보육 정책의 비합리적인 결정과정은 2012년 선

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선도자에 의해서 발생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2013

년 무상보육정책 확대 과정에서도 발견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정책의 목적과 가치, 수

혜자의 선호에 대한 고려 없이 정치적 흐름에 의해서 비합리적으로 정책이 결정되었고, 이로 

인해 복지디폴트, 보육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일본의 아동관련 수당 제도에 대해 분석하며, 

자녀수당제도의 폐지 과정에 대해 언급한 연구(전일주·최영진, 2015; Bradshaw & Tokoro, 

2014)와 직접적으로 자녀수당에 관한 연구(최영진, 2012; Kousuke, 2009; Tokoro, 2012)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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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아동수당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전일주·최영진(2015)의 연구에서는 아

동수당의 법 조항을 분석하여, 수당의 수혜대상, 범위,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 아동수당 재시행의 원인으로 자녀수당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자민당과 민주당의 정치

적 합의를 지적하고 있다. Bradshaw & Tokoro(2014)는 1992년부터 일본과 영국의 수당정책의 

가계소득효과를 분석했다. 수당은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일본은 2012

년, 영국은 2013년에 수당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는 결국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증가시

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2년 자녀수당이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로 자민

당의 정권 획득으로 인한 정치적 압박과 재정 부담을 제시하였다.

자녀수당과 관련된 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Noriyuki & Kousuke(2009)는 2009년 

민주당이 제시한 자녀수당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자녀수당의 분배효과를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2007년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국민생활기초조사 자료를 통해 가계 소득 변

화를 예측한 결과, 자녀소득의 확대로 인해 유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은 완화되었지만, 각종 

공제의 폐지로 인해 무자녀 가구의 세금부담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자녀수당이 

자녀 양육의 부담을 분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자녀수당과 관련된 쟁점

들에 관한 연구들로, 최영진(2012)은 일본 자녀수당법의 입법경위와 조항, 관련 쟁점에 대해 

분석했다. 입법 경위를 분석한 결과 자녀수당제도가 포퓰리즘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로 인해 부모가 없는 아동, 아동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 확대에 의해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Tokoro(2012)의 연구에서는 자녀수당에 관한 

논란과 일본 복지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자녀수당은 복지 확대라는 측면에

서 의의가 있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예산 확보 실패와 자민당의 강력한 반대와 정치적 타협

으로 인해 결국 폐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수당 뿐만 아니라 여러 복지

정책들이 정치적 요소로 인해 도입 혹은 폐지된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연구 대상과 연구 내용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찾아볼 수 있

다. 첫째, 연구 대상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보육

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보육서비스와 관련하여 유사한 사회문제를 경험

하고 있다. 최근 양국의 보육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수당제도라는 점을 고

려해볼 때 양국의 보육분야의 수당제도에 관한 비교·분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

정책에 관한 비교·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보육분야 수

당제도인 무상보육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내용 측면에서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연구

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각 국가에 한정하여 무상보육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정책은 예산확보에 실패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야기하였다는 점과 정책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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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발견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동일한 분석틀을 통해 연구한 경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문제들이 어떻게 이슈화되고, 어떻게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며, 어떻게 의제가 설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Kingdon, 2003).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 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두 가지 차별적 접근방식들은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

책의 보편성과 특수성 규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무상보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의 분석틀: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1. 연구의 분석틀

복지 정책의 경우 재분배 정책의 특성으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이에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유민봉, 2015). 복지 정책을 분석할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은 문제들이 어떻게 이슈화되고, 어떻게 정책결정자들의 주목을 받게 되며, 어떻게 의제가 

선정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정정길 외, 2013: 300).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서는 문제·정

치·정책의 독립적인 세 가지 흐름이 우연히 일치하게 될 때,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의 창

이 열린 기간 동안 정책선도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새로운 정책이 형성된다(Kingdon, 

200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의 다양한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

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정책결정과정은 여론의 변화, 정권의 교체 등과 같은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받아 최적의 대안이 기각되고, 효과적이지 못한 대안이 채택되기도 하는데, Kingdon

의 모형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진상현·박진희, 2012). 또한 정책문제

의 관점, 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의 관점, 정치적 흐름의 관점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결정과 변동을 이끄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분석이 가능하고, 어떤 요인이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모형들에 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이 가진 의의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흐름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흐름들이 존재하였다. 한국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인한 저출산 

현상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가로 인해 보육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

었다. 또한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선거패배로 인한 정권교체에 대한 압박 등이 존재

하였다. 일본의 경우 높은 양육비 부담 및 저출산 문제, 중의원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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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확대와 무상보육이라는 정책대안의 흐름이 존재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문제의 흐

름, 정책의 흐름, 정치적 흐름 등 서로 독립된 세 가지 흐름이 존재하였다는 점과 이들의 흐

름이 우연히 만나 무상보육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양국의 문제, 정책대안, 정치 흐름과 정책결정과정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 

결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무상보육정책의 지속적 확대라는 결과에 반해 

일본은 무상보육정책을 폐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비교·분석하여 어떠한 요인으로 상이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단계는 무상보육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2단계에서 

다중흐름모형을 토대로 정책의 결과인 변동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단계 분석을 통해 한국

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결정과정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할 수 있으며, 정책결과를 통

해 한국의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복지분야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건강가정기본법(이

진숙·안대영,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유은주, 2008; 이진숙·조은영, 2012), 기초노령연금(이

지호, 2008),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김일문, 2014), 복지국가형성(김영직·조민효, 2015) 등 다

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보육분야에서도 Kingdon의 모형을 사

용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장아름, 2013; 김주경·현재은, 2014; 나정·박창현, 2015). 장아름

(2013)의 경우 유아교육·보육 통합 논의 변동과정을 Kingdon의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에 의해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나

정·박창현(2015)의 연구 또한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정책의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던 시기들에는 정치적 흐름과 정책선도자가 중요한 역할

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경·현재은(2014)은 무상보육정책의 결정과 변동과정을 분석함으

로써, 무상보육정책은 강력한 정치적 흐름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정책수혜자나 예산 등 정

책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이상의 연구들

을 종합할 때, 보육관련 정책들의 정책결정 혹은 변동과정에는 정치적 흐름과 정책선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인 판단 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이해관

계에 영향을 받아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문화적 맥락이 유사하고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된 일본의 사례를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

정책 결정, 변동 과정의 공통점과 차이점 규명하고,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의 문제점이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보육정책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

석을 위해 한국의 2012년 ‘만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을 정책결정과정에 의해 나타난 1

차 정책 산출물로 볼 것이고, 2013년의 ‘만 0∼5세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을 정책변동과정을 

거쳐 발생한 2차 정책 산출물로 볼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0년 시행된 자녀수당을 1차 정책 

산출물로, 2012년 자녀수당의 폐지를 2차 정책 산출물로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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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자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12년부터 시행된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

원정책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되었던 일본의 자녀수당 제도다3). 한국의 경우 무상보

육이 처음 언급되었던, 2007년부터의 정부 보고서 및 정책자료, 관련 신문 기사 등을 분석하

였고, 무상보육정책 시행이 확정되었던 2011년 12월을 기준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

월까지 발표된 정부 발간 보고서 및 정책자료, 관련 기관의 정책보고서, 공식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무상보육이 일

본 민주당의 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던, 2003년부터의 정책자료를 분석하였고, 무상보육 시행 

된 2010년 1월을 기준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무상보육이 폐지된 2012년 12월까지 발표된 

공식 보도자료 및 통계자료, 정부 발간 보고서 및 정책보고서, 학술논문, 신문기사 등을 분석

하였다. 분석요소에 따른 분석 자료는 <표 5>와 같다.

<표 5> 분석요소별 분석자료

분석요소 분석자료

한국

정책문제의 흐름 국내외 지표 및 통계자료, 정책 자료

정치의 흐름 여론조사 결과, 학술논문

정책 안의 흐름 신문기사(2007년, 2011년 ∼ 2016년)

정책의 창, 정책선도자, 정책변동 신문기사(2007년, 2011년 ∼ 2016년), 세 가지 흐름에 한 분석 자료

일본

정책문제의 흐름 정부 발간 보고서, 학술논문

정치의 흐름 여론조사 결과, 신문기사(2009년 ∼ 2012년), 학술논문

정책 안의 흐름 정책자료, 학술논문

정책의 창, 정책선도자, 정책변동 학술논문, 세 가지 흐름에 한 분석 자료

Ⅳ. 한일 무상보육정책 비교

1. 한국의 무상보육정책

1) 정책문제의 흐름

한국은 2001년 합계출산율이 1.297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하였다(e-나라지

표).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초저출산의 기준인 1.3명을 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을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

경, 양육 인프라 부족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파악했다(보건복지부, 2012a). 1자녀 이하를 둔 

3)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보편적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보육정책에 관한 한국과 일본을 비

교분석 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제한 지원정책

이 아닌 전 계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정책에 초점을 두어 한국의 2012년 무상

보육정책과 일본의 2010년 자녀수당제도의 도입과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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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중단 이유를 설문한 결과, 출산중단의 원인으로 높은 사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이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층과 서민층 가구에서는 약 70%,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

구에서는 약 50%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2a). 이러한 분석결과는 높은 사교육비 및 보육

비 부담이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산을 중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라는 추진목표를 가지고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보육분야 예산

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보육분야에 대한 공적 지출은 낮은 편이었다. 2011년 한국의 0∼5세 

아동 1인에 대한 사회적 지출은 25,000 USD로, 조사 대상이었던 32개 국가들 중 25위로 나타

났다(OECD, 2014). 특히 가족의 경제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세금 감면 혜택 혹은 수

당 지원제도의 공적 지출은 GDP 대비 약 1%정도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

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OECD, 2014).

출산 중단의 원인 중 하나인 자녀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

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정치의 흐름

민주당(現 더불어민주당)은 2010년부터 3無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을 제시하며 

무상복지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은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며 

무상복지에 반대했다(여지훈, 2015). 2011년 1월 민주당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서울

시의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이 강화

되었다.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시행에 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

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투표율이 개표기준인 33.3%를 넘지 못하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는 알 수 없었지만, 저조한 투표율로 인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사

퇴하였다. 이후 보궐선거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 양측은 무상급식을 주요 공약

으로 제시하였으며,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했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직에 당선되

었다.

민주당은 2009년 두 번의 재보궐 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제시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

서는 무상급식의 확대와 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를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2009년 재보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급식 지원 확대, 소득 계층 70%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 등 선별적 

복지의 수혜대상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즉, 새누리당의 선별적 복지안과 민주당의 보편

적 복지안이 선거 공약으로 대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세 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하

였다(여지훈, 2015). 2009년 재보궐 선거,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에서 

무상복지를 지지했던 민주당이 승리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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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원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11년 8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3%가 보편적 복

지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으며(한겨례, 2011. 8. 28.),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에서는 조사대상 중 67%가 무상보육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오영희·김유경·안세아, 

2011). 반면 헤럴드POP에서 실시한 서울시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에서는 서울시 유권자의 9%만이 무상보육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헤럴드경제, 

2011. 10. 11). 2011년 7월 서울신문이 무상급식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보편적 제공

보다는 소득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응답이 54.7%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11). 여론조사에 따라 국민들의 무상복지에 대한 인식은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정치권에서

는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의 결과를 통해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권의 인식이 2012년에 있었던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준비하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무상보육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게 되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정책 안의 흐름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을 수립하였다. 특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

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기존 보육정책에서 정책제공범위를 확대

하였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

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였다. 2006년 만0세∼4세의 경우 법정저소득층 및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책 기준에 따라 2층∼4층으로 구분하였으며, 1층과 2층은 보육료 전액, 3

층은 70%, 4층은 40%를 지원하였다. 만5세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90%이하, 농어촌 지역의 경우 100%이하 가구 아동에게 보육비를 차등지원하였다(여성가

족부, 2006). 2008년의 경우 법정저소득층과 2층은 보육료 전액, 나머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80%, 60%, 30%를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법정저소득층과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는 전액지

원, 소득하위 50∼60%는 60% 지원, 소득하위 60∼70%는 30% 지원하였다. 영유아 보육료 지

원 정책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이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무상보육정책이 최초로 논의되었던 시점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다. 2007년 6

월 새누리당 경선 후보였던 이명박 후보가 최초로 무상보육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연합뉴

스, 2007. 6. 4.). 이후 박근혜 경선 후보, 정동영 후보 역시 무상보육 정책안을 제시했다. 그

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무상보육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으나,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동

안에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더불어 무상복지 공약 시리즈를 제시함과 동시에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011년 민주당은 3無 정책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복지를 주장하였다. 새누리당 역시 2010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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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강조하였으며, 2011년 5월 2일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안을 제시했다(경향신문, 

2011. 5. 2.). 2011년 8월 7일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만0세 무상보육에 대한 소요예

산이 1조원 미만이라고 언급하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위해 만0세부터 시작해 만4세까지 

단계적으로 무상보육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한겨례, 2011. 8. 9.).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무상보육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1년 

11월 13일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경향신문과 진행했던 인터뷰에 따르면 2012년 예산

안 심의 과정에서 만0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경향

신문, 2011.11.13.). 2011년 12월 9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2년부터 만5세 무상보육을 실

시하고, 2013년부터는 만4세, 만3세 순서대로 무상보육을 확대하며, 최종적으로는 만0∼2세 

아동에게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동아일보, 2011. 12. 

10.). 교육과학기술부(現 교육부)는 이명박 대통령으로 부터 만4세와 만3세까지 적용되는 공

통과정4)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現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2012년 3월까지 교육과정 통일 방안과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마련

해 발표하기로 하였다(SBS 뉴스, 2011.12.14.).

2011년 제시되었던 무상보육관련 정책대안을 정리하면, 민주당의 만0∼5세 아동에 대한 전

면적인 무상보육실시안, 새누리당의 만0세 아동부터 순차적 무상보육실시안, 정부에서 제시

한 만5세 아동부터 순차적 무상보육실시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자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무상보육정책 결정과정은 <그림 1>과 같이 다중흐름모형

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책문제의 흐름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낮은 수

준의 보육지원, 정치의 흐름으로는 서울시 무상급식관련 논란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야당

의 무상복지 공약에 의한 여당의 연속적인 선거 패배, 2012년에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들 수 

있다. 정책 대안의 흐름으로는 만4세, 만3세 아동에 대한 단계적 무상보육 실시안, 만0∼5세 

전면 무상보육 실시안, 만0∼2세, 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안이 존재하였다. 문제·정치·

대안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출산율 저하 문제 등 보육정책에 대한 

수요 증가라는 정책문제의 흐름과 단계적 무상보육 실시안, 전면실시안 등의 정책대안의 흐

름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 18대 대통령 선거라는 강력한 정치적 흐름을 만나 정책의 

창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선도자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로 볼 수 있다. 제시되었던 대안들 중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제시한 

대안인 만0세부터 순차적 무상보육지원안이 실제 시행된 무상보육정책과 가장 유사한 대안이

었다. 또한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경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

심확보를 위해 복지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이다. 새누리당은 민주

당의 무상복지 공약에 의해 2009년 재보궐 선거,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 

4) 공통과정이란 만 5세 무상보육정책인 누리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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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연속적으로 패배했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상보

육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표심을 확보하

려고 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상보육정책 결정과정의 정책선도자는 당

시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2011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무상보육 도입에 대해 언급했다. 앞

서 정책대안의 흐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무상보

육 확대 실시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12월 이후 무상보육 확대 실시 방안

을 발표했다. 당시 제 1야당이었던 민주당 역시 2009년 재보궐 선거부터 지속적으로 만0∼5

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주장했다. 이렇듯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무상

보육을 확대 시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새누리당이 큰 저항 없이 무

상보육 확대 시행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5) 정책 변동

2012년 1월 만0∼2세, 만5세에 대한 무상보육정책 시행이 발표되었다. 정치 흐름에 의해 급

격하게 시행된 무상보육정책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그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문제는 

만3∼4세 자녀를 둔 부모의 반발이었다.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의 이용률이 높은 만3∼4세 자

녀를 둔 부모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상보육 대상 확대를 요구했고, 결국 정부는 

2012년 1월 18일 만3∼4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2013년부터 실시하기로 발표하였다(연합뉴스, 

2012. 1. 18.) 또한, 양육수당과의 지원금 차이로 인한 과도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발생해 

보육대란 문제가 발생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보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

으며 ‘복지 디폴트’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무상보육을 폐지하고 소득 

하위 70%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안을 제시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후보와 여야의 반대로 인

해 무산되었다. 결국 무상보육정책은 2013년, 만0∼5세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보육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만3∼4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발은 해결되었지만, 보육시설 이용아

동 증가로 인한 보육대란 문제와 소요 예산 증가로 인한 복지 디폴트 논란은 현재까지 지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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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정책결정과정

2.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1) 정책문제의 흐름

일본은 한국보다 이른 시기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대책을 준비했다. 일본은 1989

년 1.57쇼크로 인해 저출산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엔젤플랜을 통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점 시책을 설정하였고, 이

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9년 신 엔젤플랜 시행, 2004년 자녀, 육아 응원 플랜

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지만, 2005년 합계 출산율이 1.26명으로 하락하

며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Cabinet Office, 2009).

일본은 저출산의 원인을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찾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해왔다. 실제로 일본 내각부에서 2009년 실시한 저출산 시책의 점검·

평가를 위한 이용자 의향 조사 중간보고의 결과 중 육아에 힘든 점 혹은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과 생활·육아 양립의 부담, 

출산 연령 등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Cabinet Office, 2010).

또한 2001년부터 일본의 총리직을 수행한 고이즈미는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을 실시하였다.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부실채권 정리로 인해 각 기업이 인원삭감

과 노동력의 비정규직화를 시행하면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졌다(이지영, 2011). 이로 인해 비

정규직 고용의 증가, 젊은 세대의 소득 감소,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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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향상에 악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적되었다(Cabinet Office, 2010). 당시 일본은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임금 감소로 인해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지원해줄 국가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정치의 흐름

일본 민주당은 2007년 참의원5) 선거에서 자민당의 신자유주의적 공약과는 다르게 자녀수

당과 함께 다양한 복지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후 2009년 중

의원6) 선거에서 자녀수당, 고교무상화 등의 무상복지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하여 단일정당으

로서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7)하였다. 일본 민주당은 이러한 정권

교체가 무상복지 공약들에 의해 성공했다고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무상복지 정책들을 시행하

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오히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 10일 발표된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자녀수당에 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표본 전체 의견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이 불분명하므로 반대(39%)가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반대(24.7%), 찬성에 가깝다(20.4%), 찬성(9.7%), 모르겠다(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재원이 불분명하므로 반대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찬성(30.4%), 찬성에 가깝다(24.4%), 반대(7.7%), 모르겠다(1.8%) 순으로 나타났다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2009). 산케이 신문에서 2009년 11월 23일에 발표한 자녀

수당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정한 소득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4.1%에 달했고, 

“공약대로 일률적인 지급을 해야한다"라는 의견은 19.3%로 나타났다(Sankei Shimbun, 2009). 

2009년 8월 아사히 신문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반대가 49%로 찬성(31%)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같은 설문에서 민주당에 투표한 이유에 관한 항목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항목에 ‘그렇다’라고 응답비율이 81%로 나타났고, 정책에 대한 지지 항목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로 나타났다(Asahi Shimbun, 2009. 9. 1.). 이러한 설문 결과를 통해 일본 

국민들은 재원 확보에 대한 불안때문에 자녀수당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

권 교체가 정책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민이 자녀수당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하토야마 총리는 자녀수당의 시행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민주당의 판단은 그 전까지의 정책 

공약과 그에 상응한 부정적인 선거결과를 통해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3년부

터 2005년 동안 있었던 선거들에서 민주당은 자민당과 유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공약들을 내

세우며 선거를 준비했지만,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이후 복지 위주의 정책공약으

로 2007년, 2009년 선거를 준비했고, 결국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복지 위주의 정권 공약은 자

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항할 새로운 정책 담론이었고, 이 점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

5) 미국의 상원에 해당.

6) 미국의 하원에 해당.

7) 1993년 8월부터 1994년 10월까지 7개 정당 연정에 의해 여당자리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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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만 증가와 더불어 정권교체를 불러일으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Sir Graham Fry, 

2010).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당은 복지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정권 공약이었던 

자녀수당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려 하였다.

3) 정책 안의 흐름

일본의 보육 지원 정책은 1972년 5세 미만 셋째 자녀에 대해 월 3000엔을 지원하는 아동수

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동수당은 약 20년 동안 큰 변화를 겪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그러

나 1990년대 초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아동 보육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였다. 1991년 아동 수당은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해 5000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10000

엔을 지원하도록 확대 되었다. 이후 자녀 연령제한을 완화해 2000년 7세 미만, 2004년 10세 

미만, 2007년 13세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갔다(Tokoro, 2010). 일본의 보육 지원정책

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2000년대 중반 민주당이 무상보육정책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3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동 수당 확대안을 제안하고, 2004년 소득

제한 폐지안, 2005년 전 계층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6,000엔을 자녀수당이 구체화 되었

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자녀수당을 주요 정책이 아닌 정책 각론이나 색인란에서 제시하였

다. 2006년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비판이 시작 되었고, 민주당은 복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검토하였으며, 2007년 참의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자녀수당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였다(권

순미, 2015).

2009년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중학교 졸업 시까지 자녀 1인당 연 312,000엔을 지급하

는 자녀수당 정책(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연 15,6000엔)을 정권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이 정

책은 기존 아동수당에 비해 수혜연령을 확대(기존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에서 ‘중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했고, 소득제한을 폐지한 무상보육정책 이었다. 이를 위한 필요 재원을 연 5.5조 

엔으로 추산하고, 아동수당폐지, 배우자 공제 및 부양 공제 폐지, 불필요한 지출 근절을 통해 

연 5.5조 엔을 충당할 것이라고 했다(Democratic Party of Japan, 2009). 2007년 참의원 선거에 

패배한 자민당은 복지 확대 정책을 일정부분 수용하여 2012년까지 3∼5세 아동에 대한 교육

비용을 무상화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지만, 전면적인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재원확보의 어려

움을 이유로 반대했다.

2009년 8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자녀수당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녀수당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확보 문제였

다. 당시 총무대신이었던 하라구치와 후생노동대신 나카츠마는 자녀 수당의 비용을 전액 국

가가 부담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전국에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서는 국가가 재원을 지원해야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가전략실에서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소득제한을 유지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도 수당의 재원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행 소득제한한도액의 유지안, 소득제한철폐안, 소득제한한도액

을 높여 소득제한 대상을 부유층에 한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되었다(최영

진, 2012). 특이한 점으로는 자녀수당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 아동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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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명 중 약 230만 명이 수혜연령의 확대로 인해 추가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수혜연령 

축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점이다.

4) 정책의 창과 정책선도자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의 정책결정과정은 <그림 2>와 같다. 정책문제의 흐름으로는 1994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된 저출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출산율, 경제악화로 인한 육

아세대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들 수 있으며, 정치의 흐름으로는 2007년 참의원 선거, 2009

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와 단일 정당으로는 54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낸 정권교

체를 들 수 있다. 정책대안의 흐름으로는 자민당이 제시한 3∼5세 아동에 대한 교육비 무료

화, 자녀수당 소득제한한도액에 대해 현행유지, 한도상향, 폐지 등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들

이 정권교체라는 강력한 정치 흐름을 만나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책선도자는 민주당 의원들과 하토야마 총리

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기존의 자민당 정권과는 다른 복지위주의 정책담론을 

제시한 것을 통해 정권을 획득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 공약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 복지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일본 민주당은 자녀수당정책을 시행

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당 정책결정과정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원확보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소득제한한도액을 유지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하토야마 총리의 거부로 인해 소득제한이 없는 자녀수당이 시

행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 의원들과 하토야마 총리의 강력한 의지로 인

해 자녀수당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녀수당의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국가전략실에서 자녀수당 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 

이유로 소득제한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소득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처하기 위해 하토야마 총리는 2009년 

12월 6일 오자와 부총리에게 예산을 담당하게 하였고, 이후 오자와 총리는 관료조직의 예산 

참여에 대해 비판하며, 예산을 총리실에서 결정하겠다고 주장하였다(Kamikawa, 2016). 예산권

을 확보한 하토야마 총리는 최종적으로 선거 매니페스토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자녀수당을 

시행하였다. 

5) 정책변동

2010년 1월 29일 일본 정부는 2010년도 자녀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2010

년도 자녀수당 지급액은 공약의 절반인 연 156,000엔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조 엔의 추가 예

산이 필요했다. 복지 관련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0년도 일본의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4

조 엔 가량 증가한 92조 엔으로 편성되었다. 반면,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는 2009년 보다 9조

엔 가량 줄어든 37조 엔이었고,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 역사상 최대 금액인 44조 엔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었다(Cheol Hee Park, 2010). 2011년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국

가 재정 지출은 더욱 확대되었고, 이는 자녀수당 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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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압박과 더불어, 자민당의 정권 재탈환으로 인해 자녀수당은 폐지되었다. 2010년 6

월 강력한 정책선도자였던 하토야마 총리가 증여세 미납과 후텐마 미군 기지 문제로 인해 

사퇴하게 되었고, 복지 재원 확보의 실패로 인한 소비세 증세안, 동일본 대지진 수습과정에

서 드러난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민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며 실각하게 되었

다(권순미, 2015). 결국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인 자녀수당은 시행 2년 만에 폐지되고, 소득제한

이 있는 아동수당이 부활하게 되었다.

<그림 2>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

3.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분석

1) 개별 흐름에 한 비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도

식화할 필요가 있다. 도식화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은 분석틀(Frame)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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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식화를 위한 틀

현  상 흐  름

한국 한국에서만 나타난 현상 한국 한국의 특징

공통 양국 모두에서 나타난 현상 공통 공통적 특징

일본 일본에서만 나타난 현상 일본 일본의 특징

문제의 흐름은 <그림 4>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정책문제의 흐름은 양국 모두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양국 모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진행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국의 경우 보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낮은 수준이었고, 일본의 경우

는 육아세대의 소득 감소 현상이 발생하면서 양국 모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림 4> 문제의 흐름에 대한 도식화

현  상 문제의 흐름

한국 보육 지원 정책의 부족 한국 보육에 한 복지 수요 증가

공통

저출산 현상

육아에 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공통 보육 서비스에 한 수요 증가

일본 육아세 의 소득 감소 일본
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수요 증가

정치의 흐름은 <그림 5>와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으로 보수 성향

을 보이는 자민당과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하락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새누리당은 지지

하락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지정책 수용을 제시하여 정권을 지켜냈다. 정권유지에 성공했음에

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높고 지속적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자민당은 지지하락에 대한 대응에 실패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정권교체

에 성공한 일본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상승하였으며, 이는 민주당에게 정치적 호

재로 작용했다. 이처럼 양국모두 정치 상황의 변동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본은 

정권교체가 발생했고, 한국은 새누리당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발생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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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치의 흐름에 대한 도식화

현  상 정치의 흐름

한국
민주당 주도의 

보편적 복지안 등장
한국 집권당에 한 정치적 압박

공통 보수 정권에 한지지 하락 공통 정치 상황의 변화

일본 일본 민주당의 정권 교체 일본 집권당에 한 국민적 지지

대안의 흐름에서는 양국 모두 무상보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경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만 0∼5세 아동에 대해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민주당은 중학교 졸업 

전까지 전 아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 정책인 자녀수당을 제시했고, 자민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3∼5세 아동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자녀

수당 정책은 소득제한 폐지와 지원 연령을 중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하면서 수혜 대상을 

약 400만 명 증가시키는 진보적인 정책이었다. 이를 도식화 하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 대안의 흐름에 대한 도식화

현  상 안의 흐름

한국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무상보육정책에 해 지지

보육시설 이용자에 한 지원

한국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시행

공통
소득계층에 관계없는 

보편적 지원
공통 무상보육정책

일본
자민당과 일본민주당의 립

중학교 졸업 전 모든 아동들에 한 지원
일본 자녀수당 시행

2) 결과 비교: 종합

각각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모형은 <그림 7>과 같다. 각 흐름을 종합적으로 비교분

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공통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보편적 복지 이념에 의해 정치 상황이 변동했다. 무상복지정책이

라는 대안이 정치권으로부터 제시되었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 지

원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의 차이, 정권교체 여부, 정책 내용 측면에서는 상이하게 나타

났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했다

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양국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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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양국의 다중흐름 모형 비교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안의 흐름 정책 선도자 정책의 창 정책변동

한

국

보육에 한 

지원의 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

집권당에 한

정치적 압박
→ 새누리당 

소속 의원
→ 2012년 

선과 총선
→ 무상보육

확

공

통

점

보육 지원에 

한 수요 증가
무상보육정책 정치상황 변화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

차

이

점

지원이 필요한 

분야
지원 상

집권당에 한

태도

이익단체의

활동,

국가적 재난

일

본

육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의

수요 증가

자녀수당
집권당에 한 

국민적 지지
→ 하토야마

총리
→ 2009년

정권교체
→ 무상보육

폐지

문제의 흐름 측면에서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현금 지원율은 0.05%로 경제적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한 현금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고, 2009년 일본의 GDP 대비 현금 지

원율은 0.51%로 한국보다 높은 현금 지원율을 보였다(OECD, 2016). 하지만 일본의 경우 자민

당 정권 시기 노동시장 불안정성 증가와 복지 축소로 인한 육아 세대의 경제력 약화로 인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했다. 국민들의 보육 지원에 대한 수요가 달랐기 때문에, 양국

의 정책 대안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만0∼5세의 보육 수요가 높은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형태의 대안이 제시된 반면 일본은 중학교 졸업전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형태의 대안이 제시되었다.

정치의 흐름 측면에서, 한국의 경우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은 연속적인 선거의 패배

로 인해 정치적 압박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반면, 일본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달성하며 국민

적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안들

을 받아들였고, 일본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안들을 통해 정권교체를 달성했다.

앞서 지적했듯이, 양국 모두 정책 문제와 정책 대안의 흐름이 강력한 정치적 흐름을 만나

면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다. 다만, 정책선도자의 이념과 목적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한

국의 경우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

상보육정책을 시행했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공약에 의해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패배하며, 정

권 상실에 대해 압박을 받고 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빠르게 복지 정당의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2011년 8월 이후 지속적

으로 무상보육 실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2009년부터 무상보육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민주당 역시 이러한 의견에 찬성하였다. 이로 인해, 만 5세부터 순차적 시행으로 합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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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져 가던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 만0∼2세 아동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일본의 경우에서는 민주당의 하토야마 총리가 정권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무상보육 정책

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당시 민주당이 정권 교체에 성공한 요인은 일본 국민들의 자민당에 

대한 불만과 새로운 복지 담론에 대한 기대였다. 하토야마 총리는 무상보육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복지 정당 이미지를 확립시키고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상보육 시

행의 재원 확보 문제에 대해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압박이 발생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하토야마 총리가 무상보육 시행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2010년부터 자녀수당 

제도가 시행되었다. 양국의 정책선도자의 이념과 목적은 차이가 있었지만, 정책선도자의 강

력한 의지가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선도자의 이념 차이는 정책 산출물의 형태와 변동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

인다. 한국의 경우 정책적 보수정당이었던 집권당이 소득제한을 폐지하는 수준에서 무상보육

을 시행하였던 반면, 일본의 경우 진보정당이었던 집권당이 소득제한 폐지와 더불어 수혜 연

령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형태의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무상보육정책의 시행 이후, 한국은 무상보육의 확대, 일본은 무상보육의 폐지로 정 반대의 

방향으로 정책 변동이 발생했다. 양국 모두 무상보육정책으로 인한 재정지출의 확대에 대한 

재원 확보에 실패했고, 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임시적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한편, 한국

은 재정 문제와 더불어 보육 시설이용의 과다수요로 인해 보육대란 문제까지 발생했다. 한국

이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복합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와 같이 무

상보육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움직임을 동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상

황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무상보육을 도입한 집권당이 보수당이었던 만큼 무상보육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는 정치적 환경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진보정당인 일본 민주당에 의해 도입된 정책이었고, 재정 위기가 발생하자 보수정당인 

자민당의 정치적 압박에 의해 결국 무상보육이 폐지되었던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 정책의 도입과 변화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과 보육환경이 유사한 일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무

상보육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을 다중흐름모형의 세 가지 

흐름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 분석한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서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결정과 변

동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친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당

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의원들이 정치와 대안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이며,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한 유권자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이 정책결정과 변동에 큰 영

- 227 -



26   ｢한국행정논집｣ 제28권 제2호

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역시 정치적 흐름이 중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한 반감 증가와 민주당의 복지 노선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경우 보수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심해지던 상태에서 정책결정과 변동이 발생했고, 일본의 경우 진보적 정당의 정권 획득과 이

에 대한 국민적 기대로 인해 정책결정과 변동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정책 선도자가 중요

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양국의 무상보

육실시 전후의 보육 예산을 비교하면 일본은 2009년 약 1조 7천억 엔에서 2010년 약 3조 5천

억 엔으로 예산이 2배가량 증가했다(Cabinet Office, 2010). 한국의 경우 2011년 약 2조 5천억 

원에서, 2012년 약 3조원, 2013년 약 4조 1천억 원, 2014년 약 5조 3천억 원으로 보육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보육통계, 각 년도). 정책이 결정되면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는 복지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예산 확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본은 재원 부족에 대한 우

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시행하였다. 양국은 무상보육시행에 의해 재정 부담이 증

가하였고, 한국은 지속적인 ‘복지 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발생했다. 

일본은 시행 첫 해인 2010년에 국채발행을 통해 예산 부족분을 보충하며, 무상보육정책을 시

행하였다. 그러나 보육정책의 특성상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는 지속 불가능함을 인식하

고, 2012년 소득제한의 재도입을 통한 지출 감소와 소비세 인상을 통한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시도했다. 한국 무상보육정책의 현재 상황은 일본이 무상보육정책을 폐지했던 2012년의 상황

과 유사하다. 지속적인 보육예산 증가로 인해 무상보육 시행 전에 비해 예산이 2배 이상 증

가하였고,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무상보육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 혹은 소득제한 재도

입을 통한 지출 감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도한 보육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의 

결정 과정이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보육대란’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의 경우 보

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가 지급되는 형태지만, 일본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라는 점이 한국에서만 보육대란 

현상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보육시설이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 받기 때문에, 보육시설이용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다. 반면, 한

국의 경우 보육시설이용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므로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시

설을 이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가정 양육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이 존재하지만 보육료지

원 대비 지원 금액이 적다. 만0세 아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양육수당은 20만원이 지급되지

만, 보육료 지원은 40만 6천원으로 금액이 2배 이상 차이난다. 이러한 금액의 차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가정 양육이 가능한 가정이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보육대란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정부는 보육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업주부

의 경우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 2015a). 이를 통해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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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들의 경우 가정보육을 유도하여 과도한 보육서비

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도입, 변동, 폐지를 결정할 때 정치적 요소가 아닌 객관적인 평가를 기

반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 변동 과정에서 정치적 흐름은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였고, 특히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도입, 변동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즉, 한국의 경우 보수정권인 새누리당에 의해서 무상보육정책이 도입되었고, 일본의 경우 진

보정권인 일본민주당에 의해 무상보육정책이 도입되었다. 한국의 경우처럼 보수정권에 의해 

무상보육이 도입될 경우, 도입 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형태의 정책이 나타나지만, 정책

의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치적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 일본과 같이 진보정권에 의해 무상보육

이 도입될 경우, 도입 시에는 적극적인 형태의 정책이 시행되지만, 정책의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보수당으로부터 강력한 정치적 압박이 발생하고 정책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정책의 도입, 변동 과정에서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력은 매우 강하게 작용하

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요소보다는 정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책 분석과정에서 외적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보육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분

석한 국가 내적인 요소 뿐 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 세계적인 복지 체제의 변화, 국가 

간 이민 등 여러 외적인 요인들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외적인 요

소들을 포괄적으로 분석과정에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하며,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

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외적요인들에 의해 본 연구에서 진

행한 한국의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문

과 국문으로 된 일본의 자료만 참고하다보니 2010년의 자녀수당제도 도입과정에 관한 자료들

이 다소 한정된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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